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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규제·기술 보호·데이터 보안에 관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은 양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큰 기회이다.”

울 의향서」 8항에서도 「히로시마 프로세스」가 직접 언급되기

도 하였다. AI 안전 규제·기술 보호·데이터 보안에 관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은 양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큰 기

회이다. 예를 들어, 여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설치되는 

AI 안전성 연구소 (한국: 과기부 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일

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

부 간 기구나 공동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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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재생에너지 협력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재해는 ‘이상’ 현상이 아닌 ‘일상’ 현

상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보다 1.44℃ 상승하였고 해수면 온도는 20.96℃까지 치솟

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방법은, 탈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

발하고 이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품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여 탈탄소 대응 100

대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투자에 대한 기업지

원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32) 일본에서도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기금」을 설치하여 탈탄소 관련 각종 기술개발을 지

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탈탄소 성장형 경

제구조 이행채권(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자

금을 탈탄소 관련 기술과 설비에 투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탈탄소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

술 및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국가는 바로 한국

과 일본이다.

신재생에너지 한일협력은 다음 세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이 분야의 핵심인 탈탄소 에너지 협력이다. 지금은 에

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

너지 확대와 새로운 전원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향후 

경제사회는 전동화 사회, 즉 전기에 기반한 사회로 급속히 전

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재생에너

지를 대표하는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개발, 나아가 원자력 및 핵

융합과 같은 핵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정책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일 양국이 

보유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국제적

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한일협력

이 필요하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과잉 공급으로 한일 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은 큰 충격을 받았다. 태양광 패널의 중국 의

존도가 과다하게 높아질 경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

한 한일의 기술적 및 생산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태

양광이나 풍력과 일체가 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에너지저장장

치 산업의 사정도 이와 유사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에너지저장

장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 따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설치비의 30%)이 지급되고, 태양광 패널 가격이 절반이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개발, 나아가 원자력 및 핵융합과 같은 핵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정책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일 양국이 

보유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057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협력

Korea-Japan Plus Economy, Science, and Security Partnership Framework
04. 한일 경제협력

나 하락하였으며, 나아가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부품인 배터

리 가격도 15%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리튬인

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

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에 밀려 더욱 줄어들

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의 확

보를 통해 국내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유사

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전통산업에서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및 산업적 대

응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을 예로 

들면, 유럽은 해운업의 친환경 규제를 2025년부터 강화하는

데,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항 중인 대형선박 중 

약 60%가 향후 5년 이내에 선박의 핵심 설비를 교체해야 한

표 2  탈탄소 정책의 한일 비교

한국 일본

감축 목표
- ’30년 40% 감축(’18년 대비)
- ‘50년 탄소중립

- ’30년 46% 감축(’13년 대비)
- ’50년 탄소중립

주요 정책

- 원자력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
- 수소 활용
- 민간 주도 녹색산업 육성
- 「기후대응기금」 활용
- 해외감축 활용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중시(‘30년 이후 활용)
- 재생에너지 강력 보급
- 수소에너지 확보 및 활용 촉진
- 정부 주도 녹색산업 투자 확대
- 투자자금 확보 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GX 경제이행채 제도」 도입
  ・「카본프라이싱 제도」 도입 예정
- 해외감축 활용

협력 분야

- 에너지 전환 협력
  ・차세대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
  ・약화된 태양광·풍력·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공급망 안정화
  ・수소의 안정적 조달
- 전통산업 협력
  ・조선산업의 탈탄소화 협력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협력
- 제3국 협력
  ・아시아 지역 탈탄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공동 전개
  ・기후변화 유래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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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존 선박의 엔진·연료 등에 관련된 부품의 교체와 

정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히 조선소의 정비 서비스 수요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탄소 배출량 공시제도인 「스코프(Scope) 3」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기존의 조선소 

자체의 개조, 더 나아가 조선업 공급망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소나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로

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해진다. 여기서도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한편 대형선박의 건조 능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을 넘

어 군함의 건조와 정비 등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기술 및 산업적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업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의미에서도 

한일 양국의 조선업 경쟁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탈탄소 분야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

재까지의 기술경쟁 결과 나타난 한일 양국의 상호 우위 요소들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대규모 투자와 이

를 바탕으로 한 제조 능력에 우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치밀한 연구개발과 실험을 토대로 양질의 소재와 부품을 제조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한일 양국이 각자의 영역을 독자적으

로 육성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 탁월한 능력을 융합하

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

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신뢰 가

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탄소 관련 

기술과 산업에서의 한일 양국 기업 나아가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요구된다.

넷째, 청정수소의 안정 조달을 위한 협력이다. 전동화 사회

로의 전환과 더불어 한일 양국이 모두 중요시하는 중요한 에너

지원이 바로 수소와 암모니아다. 수소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

하는 수소 발전, 연료전지의 성능 및 가격경쟁력의 향상, 암모

니아의 석탄 발전에 대한 혼입 기술의 발전 등을 보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암모니아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 수소

는 화석연료와 달리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수소를 생성하고 수송·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환경상 대량의 그린 수소를 생산

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량의 그린 수소를 생

산하고 수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은 안

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필요가 

매우 많다.

다섯째, 기후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한 보호무역 규제 강화

에 대해 한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각종 규제책과 지원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EU의 「탄소국

“한일 양국이 각자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육성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 탁월한 능력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탈탄소 관련 기술과 산업에서의 한일 

양국 기업 나아가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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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정세제(CBAM)」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있다. 이

들 제도는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통상 장벽으로 부당

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

다. EU의 「탄소국경조정세제」 도입은 탄소 누출을 막고 공정한 

탄소 감축 비용 부담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도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만 국내에서의 탄소 가격 산정 방식 등 제도 설계에서 부당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을 때는 한일의 공동 대응 및 공조가 필

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도 보호주의적 조치가 포

함되어 있다. 전기차 및 이에 탑재되는 배터리 소재에 대한 보

조금 지급 기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외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나아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가 향후 남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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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이어 2024년 5월에 두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

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간의 기존 회담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크게 다른 점은 산업·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33)  한일은 양자 간 정

상회담뿐 아니라 지난 8월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서도 첨단과학기술(우주·양자·인공지능·디지털·바이오·미래소재·차세

대 정보통신 등 분야의 공동연구 및 R&D)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이는 11월에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한일정상 

좌담회의 발언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① 원천

기술과 첨단기술, ②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③ 탄소저감

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기시다 후미

오 총리는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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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AI와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 추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재개 의지는 

2023년 11월 제3차 한일 경제안보대화로 이어져 ① 반도체·

배터리·핵심광물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② 핵심·신흥기

술 협력, ③ 기술보호 공조 등이 논의되었고, 12월에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2015년 중단된 후 8년 만에 재개되었다. 

세부 분야에서는 한미일 국장급 우주안보회담(11월), 그리고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 간 1차 한일 ICT정책대화(12

월)가 개최되는 등 우주·양자·디지털 부문에서 한일협력의 기반

이 분명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2024년 현재 한일 과학기술협력의 공감대가 양국 간 존재

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학기술 난제 해결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의 기초과학 협력과 인적 교류는 국내정치적·외교적 변수

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핫라인’과 민간 교

류의 강화를 통해 후방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 간 협력을 넘어서 글로벌 과학기술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하고, 기술표준 및 국제 기술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일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는 점을 공동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은 범분야성(cross-cutting)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

야의 정책과 연계해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에 존재하는 정부 내 부처 간 분절화 문제를 공동 인식하

고, 과학기술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래 거버넌스를 확립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과학기술협정(1985년)」에 근거, 「한

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재건해야 한다. 먼저 「한일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한 과학기술협력의 핵심인 다학제적 연구와 민간의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양국 간 범정부적 「과학기술공동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며 산·학의 민간 중심 합동 고위급 자문 패널의 설치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을 넘어서 글로벌 과학기술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AI 규범, 국제 기술 거버넌스 분야

에서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초과학과 국가 전략기술 중 협

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 분야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

해 인력지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과 현장의 연구자들을 실질

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양국의 공통 수

요를 바탕으로 중점협력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다음 네 가지의 세부 기술 영역에

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① 기초과학 혹은 양국 모두 기술 추

격자로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거대과학 분야, ② 한

미일 전략기술 협력의 틀 속에 한일 양자 협력의 가능성이 존

재하는 분야, ③ 양국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나, 상용화·제조·산

업혁신·시장개척 등으로 이어지는 사슬에서 양국 각각의 역할 

분담이 용이한 분야, ④ 기술표준 대응·R&D 정책·글로벌 과학

“과학기술 난제 해결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의 기초과학 협력과 인적 교류는 국내정치적·외교적 

변수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핫라인’과 민간 교류의 강화를 통해 후방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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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범 대응. 이 네 가지 세부 영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 복

원 이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세

부 과학기술 분야로서 각각 (1) 기초과학 (2) 양자 기술 분야, 

(3) 수소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제안한다.

I. �기초과학 연구 협력과 기술표준  
공동 대응

과학기술 혁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 및 기관과

의 협력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동력이며,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출간을 통해 글로벌 지식네트워크에 확신시킬 수 있

는 학술교류 메커니즘의 핵심이다.34)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16.4%)은 미국(51.2%)을 뒤이어 한국의 제2위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상대국이었다. 하지만 2009년과 2019

년의 한국 연구진의 국제 공동저자 논문에서 상대국이 차지하

는 비중을 비교할 때, 전 분야에서 미국이 수위인 가운데, 일

본은 공학 (10.3% 2위 → 6.3% 6위), 기초생명과학 (17.3% 2위 

→ 11.4% 3위), 계산과학 및 수학 (8.6% 3위 → 6.4% 5위), 화학 

(15.5% 2위 → 10.3% 4위), 재료과학 (16.8% 2위 → 9.6%, 4위) 

등 일본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분석한 모든 학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현격히 감소하였다.35)36)

“한일 과학기술 연구자·학생 간의 협력 연구로 중점협력 기술 분야에서 연구 능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한일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초과학·원천기술 분야 연구를 대형과제의 

공동연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과학기술 연구자·학생 간의 협력 

연구로 중점협력 기술 분야에서 연구 능력의 국제화를 도모하

고, 한일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초과학·원천기술 분

야 연구를 대형과제의 공동연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5명

의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한 일본과 신성장 기

술에 강한 한국의 기초과학기술 연구협력은 양국에 큰 시너

지를 낼 것이다. 특히 양국의 연구 중심기관인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과 일본학술진흥회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의 학

술교류는 한일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재 매우 미미하다. 한일 국제협력 연구는 수년간 연구비 증액

이 정체되어, 2년간 지원 기간에 과제당 연간 2천만 원 정도

의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중·일의 A3 Foresight 

Program(연간 7천만 원)과도 비교된다. 기존의 대형 기초과학 

과제가 미국, 유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및 ‘플래그십’ 과제 등에 있어 한일 연구협력에 전략

적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한일 국제공동연구 수준을 2010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하고, 거대과학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사항이다.

한일은 신기술 분야의 글로벌 규칙 제정에 협력할 수 있

다.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의 파고 속에 기술표준은 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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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뿐 아니라 안보 및 외교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

일 양국은 표준 분야에서 그동안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한국의 산업발전 시기 일본은 당시 「해외경제협력

기금(OECF)」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한국의 표

준과학연구원(KRISS)에 대한 차관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수행하였다. 한국은 기금

의 대부분을 정밀 측정설비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였고, 인력교

육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였다. 양국은 한국이 지금의 표준 강국

이 되기까지 협력한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먼저 양국은 미래 협력을 위해 기술표준 문제에 공동 대응

함으로써, 글로벌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확

고히 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새로운 통상의제

에 대한 대응 강화와 아울러, 특히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

족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 공동 추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일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을 통해 그린·수소·디지털금융 

등 신성장산업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고, 한일이 각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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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경험 공유도 도모할 수 있다.37)

또한 양국의 다양한 표준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을 늘리

고 유관기관인 한국의 표준과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과 국가기술표준

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일본의 계량표준총합센타(Na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Japan, NMIJ), 정보통신연구기구(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ICT) 간

의 협력을 정례화 및 강화하여, 지속적 상호협력 안건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

장에서 활용할 자격증이나 기술인증 제도에서의 양국의 표준

화를 추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기술 협력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II. 양자 기술 협력

양자(quantum)는 거대과학 및 원천기술 분야에서 한일협

력에 고려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자 기술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는 데에 인

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양자 기술 전 

분야에서, 한일은 공격적인 정부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중국

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한국 정

부가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 원을 투자한다고 선언

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향후 2년간 투입하려는 153억 달

러(약 21조 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인프라주도·정부투자 주도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자 기술 분야에 양국 정부의 공동투자

가 가능한 이유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 성능 향상이 물

리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양자 기술 분야 국책 연

구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양자 

분야를 바라보는 일본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

이다.

양자 분야는 차세대 컴퓨팅의 핵심이자 양자 암호 분야의 

안보적인 중요도도 높다. 한일은 세계 경쟁에서 추격자로서 양

국 간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산업에서의 과당(過當) 경

쟁도 아직 덜하며, 초기 연구 개발 단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초전도·이온트랩·중성원자 기반의 

양자컴퓨터 하드웨어(H/W) 등의 핵심 연구 분야는 표준화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앞으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능한 협력의 방안으

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한일 및 미국·독

일·캐나다·네덜란드 등과 공동연구이다. 특히 일본은 양자기술

을 인공지능(AI), 바이오와 더불어 3대 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로보틱스와 

“한일은 양자 분야의 세계 경쟁에서 추격자로서 양국 간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산업에서의 

과당(過當) 경쟁도 아직 덜하며, 초기 연구 개발 단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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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융합분야, 한국은 칩 제조·통신·알고리즘 분야 등과 연계

하여 상호 주도 분야 속에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고려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대만을 제외하고 거대 팹을 운영

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 일본에 양산 수준의 양자 팹을 구축하

고, 여기에 일본 기업 및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과제인 2031년까지 개방형 양자 

공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KAIST가 주관, SK텔레콤이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을 진행,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과 

KRISS가 연구 참여 예정인데, 이에 더하여 일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III. 수소·에너지 협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소 기술은 탈탄소 시대의 핵심 미

래 기술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원 기반의 에

너지 믹스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요체이다. 수소 산업은 

매우 복합적이다. 수소 생산 및 저장을 통한 수소확보·에너지기

술(수소연료전지 등)·운반·수소차·수소발전소 등의 산업·민간의 

활용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산업화·표준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에너지 

전환 및 일반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068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수소기본전략」을 수립, 수소

사회 진입을 천명한 이후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선도하

고 있다. 일본은 2024년 5월 국회에서 「수소사회추진법」을 

공표하였고, 조기 수소 상용화를 위한 정부보조금·연구개발계

획·거점인프라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전환

을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해왔다. 관련 기술특허는 유럽과 일본

이 주도하고 있는데, 국제특허군(IPF) 데이터에서 보듯이, 일본

은 원천기술 특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수소 생

산기술 최대 혁신 국가이기도 하다.38) 반면, 한국은 일본이 선

도하는 저장·변환·수소기반연료·수소화물 등 세부 기술에서 

4~5%대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흡착 기술에서만 세

계 6위권을 유지하는 중이라 상대적인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수소 협력을 논의한 뒤 

6월 양국의 11개 유관기관이 함께한 1차 한일수소협력대화

를 개최하였다. 또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워킹그룹」이 신설되

는 등 충분한 협력의 조건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 산업 전반

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의 전반적인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한일 수소 협력을 위

해서는 양국이 먼저 국내외 대규모 수소 공급 시스템의 체계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일본이 「수소사회추진법」을 제정(5월 17일)하고 한국

이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5월 24일)하는 등, 최근 수

소 산업 육성과 수소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에, 수소 정책 및 산업 지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정

책 및 제도 협력이 용이하다. 이러한 기술·정책 협력은 수소 분

야에만 치중되지 않고 연계 기술(SMR/기후 기술–CCUS/CDM)·

관련 제도·규제 논의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월에 열린 「한일글로벌그린협

력 워킹그룹」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은 전 세계 수소 중 대부분이 화석연

료 기반 그레이(gray) 수소이기 때문에,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소 생산 기술개발이 계속하여 핵심 이슈로 남을 것이다. 

이 분야의 원천기술연구와 기술개발에서 일본은 액화수소(가

와사키중공업/이와타니산업), 메틸사이클로헥산(MCH, 미쓰비시/치

요다), 압축수소(토요타/카지테크) 등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일

본이 수소를 저비용·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만큼, 수소 산업 육

성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핵심기술에 관한 기술 습득을 

목표로 연구자 및 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

부 R&D만으로는 과학기술 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

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내외의 민간이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활용 분야에서 보조금 제도, 수소

충전소 보급 등에서 최적의 정책을 공동 모색하는 연구도 필요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한일 수소 협력의 거점으로 향후 활용할 

“이차전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과 생산력이 있는 한국과 완성차 업체의 조립공정에서 일본이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  수소 생산이나 원천기술은 선발국인 일본이 제공하고, 

한국은 시장개척·제도·ODA 분야에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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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산단 내 20만㎡ 이상의 부지에 수소 및 배터리 

기업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이룰 예정인데, 여기에 일본 수소 모

빌리티 기업·생산기업의 유치나 기술이전, 공동투자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과 상용화, 시장개척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한일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글로벌 경쟁에 시너

지를 낼 수 있다. 정책 전반적으로는 수소 관련 산업단지, 특화

단지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 산업단지로 흩어져 

있는 분절화 문제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개별 특화단지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수 있을지 상호학

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도나 수소활용관

련 규제개선에 공동 정책연구도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아세안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나, 에너지 다소비형 소비 구조를 가

지고 있는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등과의 국제협력 및 ODA 연

계 협력도 추진해 볼 만한 영역이다.

수소 분야 협력은 기타 관련 산업 협력에도 상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과 생

산력이 있는 한국과 완성차 업체의 조립공정에서 일본이 기술

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분리막이나 소부장 혹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일본이 은퇴

전문가를 지원하고, 한국은 생산을 맡아 시장을 개척하는 협력 

모델 등을 체계화할 수 있다. 수소 생산이나 원천기술은 선발국

인 일본이 제공하고, 한국은 시장개척·제도·ODA 분야에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





06. 한일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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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자유 헌정 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지키

고, 경제적·문화적 번영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보적 위험

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냉전 시기와 탈

냉전 시기를 거친 후,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대를 맞이하

였다. 미중 전략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기존 세계질서는 요동

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는 이

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다.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과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

지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까지 파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제는 냉전이 아니라 열전(hot war)의 확산을 우

려해야 할 때이다. 튼튼하고 유능한 안보는 열전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인 만큼, 군사적 균형 유지와 억지 전략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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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 세계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다층적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국 리더십의 쇠퇴와 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는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심각한 정

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을 것

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

라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아시아에

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게

다가 미국의 신정부는 미국 국내의 다급한 사회 경제 문제 해결

에 집중해야 하는 압박도 받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에만 

의존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는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

국과 일본의 안보 책임 및 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

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 

변화를 고려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인도·태

평양 지역에서 미군 감축 또는 차출(재배치)의 가능성에 대비해

야 한다. 세계 2~3위의 군사 강대국인 중국의 빠른 군비 증강

과 패권 장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군비 증강과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대만

해협 봉쇄와 같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기여는, 실전 경

험과 작전 능력을 갖춘 대규모 육군력을 통한 지상 억지력이

다. 해군력의 측면에서는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더불

어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군력에서도 한국

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효과적인 공중 억지력을 지니고 있

다.39)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회복력에 의한 억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양자 협의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자회의(예: 한

중일 3국 회의, 아세안+3)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이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공동 이익을 추구할 때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를 준수한다면, 한일은 중국과도 공동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세계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다양한 시나리오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다층적 차

원에서 대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소다자), 한미일 삼

자, 한일 양자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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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로벌 협력

1. 소다자 해양안보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양국에 우선 필요한 것은 해양안보 

협력 강화이다. 해양 안보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특히 한일은 걸프만-인

도양-말라카해협-동중국해-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양 루

트에 자국 경제의 존망이 달려있다. 따라서 해상교역로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상 타파적 성격의 중국과 현상 유지적 성격의 미국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력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과 일

본은 해양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 대만해협 위기 및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뿐만 아니라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확대 등 안

보적 불안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물류의 대부

분을 해양 수송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안보적 위

험은 산업·통상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가능성은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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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약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글로벌 GDP

의 10%에 해당하는 약 10조 달러($10 trillion)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40) 그중에서도 한일은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

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해양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해군력을 통해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해상 교통로 

안전을 공공재로 제공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공재

를 누려온 국가들이다. 미국이 형성한 해양 질서의 현상 유지는 

한일의 국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의 해군 우세를 지원하는 안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 도전국에 ‘기회의 창’을 허용하지 않음

으로써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또 미국의 해군력 쇠퇴에 대한 위협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을 지원하는 해군력 증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자 해양 안보 협력

체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제

시된 다자안보협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 협력체인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와 

사이버·인공지능·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

화해야 한다. 또한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분야별 

협력에 참여하여 동맹 및 우방국과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역시 항행의 자유라는 규범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해양 수송로 안전에 대한 외교적 협상 역시 필요하다. 

2016년 3월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

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누리는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

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를 평화와 우호, 협력의 바다

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41) 따라서 중

국이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다면, 한일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협력

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42) 이는 한일 해양 안보 전략이 중국 배

제가 아닌 이유이다.

2.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 구축 협력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과 이 신기술의 군

사적 활용의 증가는 글로벌 안보질서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

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통안보적 규범의 구속력은 하락하고 있다. 반면 신흥안

보 분야의 글로벌 규범은 새롭게 형성되는 단계에 있다. 냉전

기 핵무기에 대한 전통안보 규범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핵무기 

“한국과 일본은 기존 해양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해군력을 통해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해상 교통로 안전을 공공재로 제공했다. 미국이 형성한 해양 질서의 현상 유지는 한일의 

국익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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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국에 의한 차별적 국제레짐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한국

과 일본 양국은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레짐의 적극적 수용자로 역할해 왔으며, 미사일 분야에

서는 미국의 개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흥안보 분야에서 한일은 더 이상 수용자의 위치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한일 양국 모두 신흥안보 분야의 글로벌 기술 역량

이 큰 국가이기 때문이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및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

벌 규범을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연계된 글로벌 공간에서 사이버 

및 인공지능 분야의 양국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사

이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 구축 노력은 

미중 간 분리되어 진행 중이다.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사이버 및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

벌 규범 형성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즉 유엔은 사이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 

무대이지만, 신흥안보 분야의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로 작동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43)

미국 및 선진국들은 현재 G7을 사이버안보 및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 구축 무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

성이 선명하다. 2016년 G7 정상회담에서 나온 「사이버에 관

한 G7의 원칙과 행동」 문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해서 국가가 …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거해 개별적 그리

고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인식”한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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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G7의 국제규범 주도

성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Active Cyber Defense, ACD)’ 개념

이 국제적으로 수립되고 그 방향성 속에서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가 탈린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

았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2023년 히로시마 G7 히로시마 정상

회의가 중요한 계기였다.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에서는 생성형 AI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을 검토하기 위한 「히

로시마 AI 프로세스」 출범이 합의되었다. 「히로시마 AI 프로세

스에 관한 G7 정상선언문」은 개방성, 안전성, 신뢰성 등을 강

조하면서 미국이 사용해왔던 “안전하고 안심되며 신뢰할 수 있

는 AI”의 표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가 

G7 중심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일본은 G7 회원국으로서 인

사이더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G7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의 국제규범 논의가 시작된 2015년도와 인공지능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된 2023년도 모두 일본이 G7의 주최 국가였다. 

G7 중심의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 구축에서 일본이 보유한 위

치 권력은 한국이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G7 중심으로 논의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협력국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G7의 제도 개편 및 한국의 G7 일원으

로의 참여는 신흥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한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 구축의 주도력을 키울 수 있다는 차원에

서 의미가 큰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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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안보 분야의 글로벌 규범 거버넌

스 구축에서 한국이 아직 인사이더의 위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가지는 실제 위치 권력은 상당히 높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 및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속에 길러진 

적극적 대응 능력은 G7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

가들보다 우위에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다

른 국가들의 역량은 한국보다 크지 않다. 특히 사이버안보 분

야에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적극적 대

응의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법으로 담아내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더불어 ACD 개념을 도입하더라

도 일본의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과의 충돌 우려가 있다.44) 

따라서 한국의 공세적 사이버안보 정책에 비해서 일본은 사이

버공격에 대해 다른 수단을 동원한 공세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G7 중심의 사이버안보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글로벌 규

범 거버넌스 구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분

야에서의 한일 양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발언이 가능한 범위는 일본이 국

내적 여건 속에서 쉽사리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G7 인사이더 위치와 한국의 신흥안보 분야에서

의 우수한 기술 역량, 그리고 적극적인 발언 역량이 결합한다

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II. 한미일 협력

1. 미국의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정책

미국은 나토라는 집단안보 보장 기구로 대표되는 유럽과 달

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동맹으로 구축된 허브앤스포크

(Hub and Spoke) 시스템으로 안보 질서를 유지해 왔다. 하지

만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은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

워킹을 통한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오커스(또는 「오커스 플러

스」)」, 한미일, 미·일·필리핀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속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네트워크화에 대한 미

국의 정책 지향이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 중 향후 잠재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곳

은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 네 지역이다. 이 지역 중 복

수 지역에서의 동시적 충돌 발생에 대한 미군의 대응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 파트너는 일본이 된다. 한반도에서 

한국의 핵심적 역할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국내적 

논의 공간에서나 미국의 판단에서나 아직 작은 편이다.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무력 갈

등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별개의 현안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는 “대만 유사(有事)가 일본 유사(有事)(대만의 

“G7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안보 분야의 글로벌 규범 거버넌스 구축에서 한국이 아직 인사이더의 

위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가지는 실제 위치 권력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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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이 곧 일본의 비상 상황)”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용어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과의 무력 분쟁이 

동중국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판단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에 

중국의 군사작전 중 발사된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일본의 EEZ

에 떨어지면서 일본 내에 확산되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해양 

억제력 강화에서 남중국해의 경우에는 일본·호주와의 협력 속

에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국가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만 유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핵심적 파트

너 역할을 전제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위기를 핵심적으로 논

의해 온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에서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 문제

가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의 정도와 폭은 현재도 

불확실하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 군사개입에 관한 전략적 모호

그림 5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중심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의 짜임새

영국

필리핀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미국

J
(AUKUS)

?
쿼드

파이브
아이즈

미일필

한미일

NATO
IP4

자료: 아사바 유키. 2024. “미일정상회의와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형성.”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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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대만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

우,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 유사에 대비해 한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

의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주변의 유사 상

황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 다층적 가능성을 구축해 놓은 일본

의 사례가 한국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벗어난 

유사 상황 시에,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나 미군과의 공동 작

전의 가능성에 대한 상황 설정 자체가 현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미일안보조약」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해외 발진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주일미군이 해외 발진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해 온 미일방위가

이드라인이 한미 사이에 발전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

만 주한미군의 해외 발진이 가변적임을 전제할 때, 이에 대한 

한국군의 관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다양한 사태 설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의 관심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의 한

반도 발진이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와 배치될 수 있

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동시적 충돌 사태 시

에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협조 역량과 자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 요구된다. 한반도 상황이 대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

며, 북한 억지가 대만·동중국해 유사시 중국을 억지하는 데 가

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081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협력

Korea-Japan Plus Economy, Science, and Security Partnership Framework
06. 한일 안보협력

최근 북러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본의 관심도

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에 신냉전기 소련의 군사적 위협

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 속에서 최근 10

여 년 넘게 일본의 안보 위협 인식은 주로 남쪽을 향하였다. 그

러나 북쪽에 위치한 북러 밀착과 그로 인한 위협의 증가는 한

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처

럼 북러 밀착은 역설적으로 한반도 위기와 대만 위기의 동시 진

행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한일의 

한층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한일 안보협력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적 수용도 증진

에 있다. 특히 대북 억지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은 한국 내 정파

적 인식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더불어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관여는 한국인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

라는 점에 아직 변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

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적 수용도가 

높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관여하는 안보협력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한일 인식 상호조사에서도 꾸

준히 발견된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미국의 역할이 여전

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유엔사령부 시스템의 다자 연계 성격 강화

안보전문가들은 유엔사령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넓은 차원의 국제사회 관여로 발전시키는 방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관여를 적극적

으로 견인하며, 유엔군사령부 시스템은 이를 가치 차원에서 뒷

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시에 미군은 유엔군의 위상으로 한반도에서 작전

을 전개하였고, 미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투 병력을 파견하였다. 1951년 9월 「미일안보조약」 체결 

시에, 일본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 후에도 유엔군의 일본 체류를 허용하

고, 유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의무를 수락했다. 

더불어 1954년 6월, 유엔군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기타 지위 및 대우를 규정하는 「유엔군지위협정」이 체결

되었다. 「유엔군지위협정」 제5조에 따라 유엔군은 일본 내 시

설 일부를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설은 연합

군이 충분한 병력 상의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유엔군지위협정」 제5조에 

따라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내 시설 7곳은 모두 재일 

미군기지(캠프 자마·요코스카 해군시설·사세보 해군시설·요코타 비행장·

가데나 비행장·후텐마 비행장·화이트비치 지구)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관여하는 안보협력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한일 인식 

상호조사에서도 꾸준히 발견된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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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의 후방 기지가 현재 모두 주일미군기지이며, 현재 한

국 내 유엔사령부(1957년부터 서울에 위치) 산하 병력의 절대다

수가 미군인 상황에서, 유엔군을 다국적 전투 병력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유엔후방사령부가 실질적인 다국적 전투부대가 아

니라는 점과 유엔사 후방 기지가 모두 주일미군기지라는 점에

서, 유엔군사령부 시스템이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차별화

된 고유의 군사적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격자형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 공유

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유엔사령부 시스템

은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의 가치공유 기반 다자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엔사령부 시스템을 한

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 안보협력 틀로 재생시킬 수 있

으며, 한층 넓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관여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

현재 유엔군 시스템의 가장 큰 의의는 주일미군의 한반도 발

진을 유엔군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주일미군

의 한국에 대한 관여에 「미일안보조약」의 루트와 더불어 「유엔

군지위협정」이라는 제2의 루트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주일

미군의 한반도 발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미일 안보협력 속에

서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 덧붙여 유엔군 루트가 이 활동을 지

원한다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미일의 한반

도 관여에 가치를 부여하고 동의를 얻기가 쉬워진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제2의 루트인 유엔사 시스템은 아

직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다. 한국에 위치하는 유엔사령부의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며,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이기도 하

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작전 명령체계는 일체화되어 있

는 반면, 미일 협력은 현재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가 새로 신

설될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와 작전 조정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의 주

요 작전 조정 대상은 대만과 동중국해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관한 미일 안보협력을 유엔군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려면, 한국

에 소재하는 유엔군사령부와 일본의 유엔후방사령부, 그리고 

일본 정부 사이의 제도적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는 조정 제도로서 

「합동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엔사 시스템의 제도적 성

숙도는 아직 높지 않다. 유엔군 시스템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을 진화시키려면, 「유엔군지위협정」에 명시된 「합동위원회」와 

실제 요코스카기지의 미 제7함대 블루리지함에 설치되어 있는 

「유엔군지위협정」 집행조정소가 제도적인 불투명 속에 운영되

고 있는 현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 발전에

서 한국 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관여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유엔사령부 시스템은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의 가치공유 기반 다자적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엔사령부 시스템을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 안보협력 틀로 재생시킬 수 

있으며, 한층 넓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관여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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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일 양자 협력

1. �한일 안보협력의 토대 재구축 및  

상호군수 지원의 확대

냉전 시기,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 연계됨으로써 ‘유사동맹(quasi alliance)적 특수관계’를 

형성해 왔다.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으로서의 미일 동맹

은 국지 동맹(local alliance)으로 기능했던 한미동맹을 보완하

는 차원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그러나 냉전 시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한반도 유

사시 주일 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전개 및 극동지역의 핵우산 

제공을 위해 미국 핵의 일본 본토 반입을 허용하는 정도의 매

우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보수와 혁신 세력의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일본의 특수한 국내 정치구조에서 불가

피한 것이었다. 한국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가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결과, 식민지 지배의 어두운 기억이 여

전히 남아 있다. 그 결과 일본과의 양자 군사 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은 부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냉전형 동

맹에서 탈냉전형 동맹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연계할 한일 안보

협력의 질적인 발전이 중요해졌다. 즉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 안보협력 역시 재정의된 동맹 구조에 맞게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998년 10

월에 발표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탈냉전 이후 불안정한 아

시아 정세를 바탕으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

구분 협력 현황

주요 협정
「한일 국방협력 협정」(2009년 9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6년 11월)
「한일 항공기충돌방지협정」

고위급 교류 상호방문(연례): 국방장관·합참의장·육해공 참모총장

안보 대화

「안보협의회」(국방부·외교부 국장급회의: 연례)
국방부-방위성 국장급회의(연례)
합참-통막 부장급 회의(연례)
국방 정보본부-방위성 정보본부 정보교류회의(연례)
육해공군 간 회의: 정책(연례)·정보(연례)·군수(연례)
방공실무회의(연례)

함정·항공기
C-130 일본방문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자료: 권태환. 2021. “한일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새로운 지평.” 신각수 편 『복합 대전환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찾아서.』 한반도평화만들기.

표 3  한일 안보협력의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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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제 1998년 12월 한국 해군에 의한 북한 잠수정 격침 

사건 이후,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및 군부 당국자 간의 핫

라인이 설치되었다.

동시에 1999년 8월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함정

이 동중국해에서 공동 해난구조 훈련(Search And Rescue 

Exercise, SAREX) 실시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년 정기적으

로 실시되었다. 동시에, 1995년 3월 설립된 「한국에너지 개

발기구(KEDO)」와 1999년 5월 시작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6자회담은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을 다자

간으로 제도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한일 양국이 동

시에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을 하

고 있는 동티모르에서, 2002년 PKO 협력을 실시하게 된 것

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2002년 동티모르에서 시설 및 도로 

신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본 육상자위대 공병부대에 대해 

한국 육군 보병부대가 경계를 제공함으로써 한일 간 첫 PKO 

협력이 이루어진 이후, 양국은 레바논·이라크·남수단에서의 

PKO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9년 4월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가 서명되어 국방 고위급 인사 간 교

류 활성화, 부대 교류 및 훈련 참관, 수색구조 부분의 공동 훈련 

정례화, 함정 및 항공기 상호방문 활성화,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서의 협력 강화 추진이 합의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한일 안보

협력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실무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진척

되어 표 3과 같이 안보협력의 토대가 꾸준하게 쌓여져 왔다.

이러한 한일 안보협력의 발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이 2016년 체결되며 더욱 진전했다. 하

지만 2018년 12월의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로 인한 갈등,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대항 카드

로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일 안보협력 및 안보 대화는 사

실상 정지되었다가 2023년 4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로 재

개되었다.

또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정의는 한일 간 상호군사지

원의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먼저 미일동맹의 재정의로 

주일 미군의 극동지역 및 글로벌 전개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

원, 그리고 공해상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한미동맹 또한 세계동맹으로 격상되어 주한미군의 인도태

평양 지역 전개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이 요

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을 강화

하기 위해 한반도 지역과 해외 지역에서의 한일 안보협력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PKO 협력과 「한일 군

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의 체결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재정

의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외 활동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동맹 차원에서든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든,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지역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상호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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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체결 당시 같이 논의되었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은 

국내적 반발로 체결되지 못하였다.

한미일 협력은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상

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외 활동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동맹 차원에서든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든, 한국과 일

본은 같은 지역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상호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령, 2013년 남수단에서 탄약이 소실된 

한국의 한빛부대에 일본 자위대가 탄약을 공급해 준 바가 있

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과 2023년 이스라엘 위

기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과 일본이 자국 수송기를 상

대국 국민에게 지원한 경험도 존재한다. 이는 한때 논의되었지

만 국내에서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

결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2. 한일 해양안보 협력

해양의 자유에 관한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해양

안보 면에서도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비확

산 문제에 있어 해상 관리를 위한 한일협력이 절실하다. 한일

은 이러한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실제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동중국해

에서 공동 해난구조 훈련(SAREX)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부시 정부 시기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

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2009년 한국이 가입하면

서 PSI를 통한 한일 해양 안보협력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상 교

통로에 있어 핵심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규칙에 기반

한 공해·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등 국제 해양 질서의 유지

를 위해 협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걸프만-인도양-말라카해협-동중국

해-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sea lane)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양 능력 구축을 위한 협

력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물론 양국은 특정 국가와의 

영유권 문제
양국,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한국의 실효 지배, 그러나 일본은 이를 변경하려는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음.

어업 문제
1965년의 「한일 舊  어업협정」에서 독도 주변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 1998년의 「한일 新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으로 설정, 「공동어업위원회」에서 어업 할당량 결정.

해양자원 문제
동중국해, 1978년 「한일 대륙붕 협정」으로 공동 개발 방식 합의.
1996년 이후 EEZ 경계획정은 교섭 중.

자료: 저자 작성

표 4  한일 해양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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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세안

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양 루

트에 있어 중요한 국가들의 해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정책 공조에 의한 

지원이 양국 국익에 보다 부합하며 더욱 효율적이다. 따라서 

「한일 해양 능력 구축 지원협의체」를 통해 경쟁과 협력의 균형

점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한일 SAREX 훈련은 한국과 일본의 단독 군사훈련으

로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SAREX 훈련은 한일 해양안보 협력의 중요한 협력 기반이

다. 현재 이 훈련은 해군 중심의 훈련이지만 공군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해상구조 훈련의 성격

이 높지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훈련의 성격이 있어 북한의 급

변 사태 시 해양 루트를 통해 대량 탈북 사태를 관리하는 훈련

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므로, 훈련의 성격을 확대 발전시킬 필

요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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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어업, 독도 문제, 대

륙붕·배타적 경제수역 중첩 문제로 인해 바다에서의 갈등 요인

이 잠재되어 있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는 중일 국교 정상

화보다 10년 정도 먼저 이루어져 해양 문제에 관한 합의들이 

선행되었고, 이것이 다른 양자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표 

4에서 보듯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

부는 독도 전관수역 12해리에 침입하지 않는 등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변경하려고 하는 실제의 행동을 취하지 않

았다. 동시에 어업 문제는 분쟁의 섬 주변을 공동수역 혹은 잠

정수역으로 설정하고, 「한일 공동어업위원회」를 조직하여 어

업량을 할당하며 조화로운 어업 질서를 구축하려 했다.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주장이 중첩하는 7광구 해역에서는 경

계를 획정하지 않고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을 시도해 왔다. 

즉 영유권·해양관할권 문제와 연관된 어업·대륙붕 문제를 공동 

이용·개발에 가까운 방식으로 관리하여, 양국 간 긴장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주권과 이익 문제의 분리’는 근대적 의미의 영토 문

제를 탈근대적 상호의존성으로 풀어내려 했던 한일 양국의 정

치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는 무질서와 분

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던 바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 이 경험은 「중일 어업협정」에서의 잠정수역, 

2008년 중일 해양자원 공동 개발 합의 및 「한중 어업협정」에

서의 중간수역, 남북 간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및 공동어로

구역, 러일 간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합의, 그리고 일본

과 대만의 어업협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해와 동

중국해 영역에 있어 EEZ에 있어 중국의 주장이 한국 및 일본

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안정적 해양질

서는 중국의 과도한 자기주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 안정적인 해양 질서는 공교롭게도 한일 관계

가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갈등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

히 2010년대 이후에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 또한 그 강도가 높

아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 공문서 및 교

과서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 분쟁 지역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영토 주권 갈

등’은 악화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초계기 사건은 본질적으

로 해양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가까운 사건이었으나 지금도 한

일 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한일 

공동어업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入漁)가 현재까지 8년째 

중단되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는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로, 현재 진행형이며 언제든지 갈

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2025년은 「한일 대륙붕 협

정」의 종료 통지 시점으로, 「대륙붕 협정」의 종료는 해양 자원

조사 등으로 한일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한일 SAREX 훈련은 한국과 일본의 단독 군사훈련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SAREX 훈련은 한일 해양안보 협력의 중요한 협력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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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는 한일 해양 질서를 넘어 

동아시아 해양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 협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

황이다. 하지만 「한일 대륙붕 협정」을 파기시키려는 어떠한 외

교적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한일 공동개발 영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일 대륙붕 협정」이 종료되면 한중일 대륙붕 경계

가 일치하지 않고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륙붕 경

계와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갈등이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한일 대륙붕 협정」이 중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억

제한 요인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이 장치가 제거되면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을 둘러싼 활동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협정 종료

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한일 간 해양 질서의 붕괴와 이에 따른 중국의 자기주장 강

화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한국과 일본

의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여러 판단에 

입각해 「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라는 점이다. 결국 「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는 불가피하겠

지만, 그 질서는 실질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협정 종료 이

후에는 ‘협정 없는 협정의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한일 대륙붕 협정」의 핵심 내용은 중첩 영역에 대해서는 관

할권 문제를 배제하고 ‘공동개발’을 실시하여 갈등을 협력으로 

승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

발은 ‘단독 개발의 저지’라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즉, 「한일 대

륙붕 협정」의 근원적 질서는 영유권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

는 상호협의 하에 공동개발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는 단독 개발을 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한국과 협

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상 변경이 없을 것이다”라는 명확

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동개발 영역은 무질서의 공간으로 변

하여 중국의 해양 진출에 구실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적 한일 해양 질서의 유지야말로, 해양에서 중국의 자

기주장을 막아낼 유일한 방파제이기에 한일 해양 협력을 견실

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동요되는 한

일 간 해양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한 「한일 해양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일 간 해양 갈등 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을 도출하

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초계기 사건과 같은 우발적 

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륙붕 협정」의 종료 

및 「어업협정」의 기능 정지에 따라 어업활동·해양자원 조사 활

동으로 인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이를 방지할 메커니

즘을 사전에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일 어업협정」의 

잠정수역, 「대륙붕 협정」의 공동개발 구역을 실질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해양의 공동개발 및 해양자원 보호를 구체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오염수·처리수 문제의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

기 위한 공동 해양 모니터링 및 관리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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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양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일 간 해양 갈등 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초계기 사건과 같은 우발적 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07.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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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층과 고급 인재 노동시장 통합

한일은 공통의 최우선 과제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함과 동시

에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일 노동시장을 통

합한다는 비전을 갖고 향후 3~5년 내 먼저 청년층과 고급 인

재의 노동시장 통합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청

년과 고급 인재가 상대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있

을 때 내국인 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개정해

야 한다. 본격적인 노동시장 통합 이전에도, 필요할 경우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청년 중 상대국의 언어능력 시험 2급에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무비자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하도록 허락

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 대학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표준 사례로 삼아 대학 간의 협약 체결 없이 양국 

대학이 학생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 대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대학과 연

구소 등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자들을 「디지털 노마드비자제도」

의 대상자로 선정해 상대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

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45)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한일

공동기금」의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금을 통해 취업을 위

한 상대국의 언어 연수나 취업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

만 기업생태계가 갖추어져 있거나 전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해

결해야 할 분야는 이 기금의 지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

신 기업생태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 그리

고 공공재 성격을 가진 협력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통합 지원뿐 아니라 뒤에서 논의할 한일 문화 콘

텐츠 공동 제작, 그리고 아직 기업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스타트업 지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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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한일 양국은 2023년 6월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에 종료된 한일 통화 스와프의 재개에 합의하였다. 양

국 간 통화 스와프는 현재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어 있으

나, 최근의 국제금융정세를 고려할 때 규모와 활용 분야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의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적

자 및 국가채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적

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여 엔화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의 확보를 위해 

한일 통화 스와프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통화 스와프의 규모를 현재의 100억 달러에서 최소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일 통화 스와

프의 규모는 2008~2010년 300억 달러, 2011~2012년 

700억 달러 규모였다.46) 여기에는 원화와 엔화 간의 통화 스

와프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화 스와프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자금의 활용도 또한 확대해야 한다. 즉, 자국 통화 간 스와프를 

새롭게 체결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이 자금을 양국의 무역 결

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국의 무역에서 엔

화 결제의 비중은 2022년 기준, 대일 수출에서는 40.6%, 대

일수입에서는 46.4%로 높은 수준이다.

3. �「한일 경제안보협의회」(가칭) 구성과  

우방으로의 확대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의 정

부 부처 간 경제안보대화 협의체(가칭 「한일 경제안보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이를 주요 우

방국 또는 관련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일 경제안보협의회」

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결

정하는 정부 간 협의체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해야 한다. 양국에서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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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총괄하며, 관련된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적 협의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경제안보협의회」 

산하에 복수의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양국 간 경제안보와 관련

된 안건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일 경제

안보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급

망 안정화 계획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

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한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양

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제안보 상 중요품목과 공동 대

응 필요 품목을 확인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워킹그룹

은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한일 경제안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우방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일이 주

도하여 「한일호주 경제안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광물자원 수출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광물자원 수입국

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중요자원의 공동 개발·조달·비축·활용 시스템 구축

한국과 일본은 식량·에너지·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

률은 21%, 일본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38% 수준이다. 

양국은 쌀을 제외한 옥수수·콩·밀 등 주요 곡물에 대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을 제외한 화석연료·수소연료·재생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 역시 높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연환경은 한일 모두 열악한 형편이어서 재생에너지만

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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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그린수소의 생산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양국 모

두 다가올 수소 사회에서 필요한 그린수소의 약 80%를 해외

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과 양국의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소요되는 각종 광물자원은 중국 의존도

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식량·에너지·광물의 공동개

발·공동조달·공동비축과 위기 시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3국에서의 한일 공동농업투자

를 통한 곡물 생산 및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작물

의 품종개량과 재배 기술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수소 에너지의 공동생산·수송·저장·활용을 위

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3국에서의 수소 공동생

산과 수송에 필요한 한일 양국의 분업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수소의 저장을 한일 양국에 분산함으로써 지진 등 자연재해나 

공급망 분절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광물자원 안보 차원에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중요 광물(희

토류·니켈·망간·리튬·그래파이트·구리·코발트·주석·텅스텐 등)의 공동탐

사 및 광산개발을 위한 공동투자, 재활용기술의 개발협력, 대체

자원 개발협력, 공동 비축과 함께 위기 시 상호 융통 시스템 구

축이 요구된다. 특히 광물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정련 및 제련 

능력 정비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 분야에서도 한일 협

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제3국에서 조달한 식량·에

너지·자원이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에도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해상 운송로 확보 및 해양 인프라 공동 이용 확대와 민

간 선박 공동투자 관련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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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한일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 한일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증강하고 국제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파운드리 분야

에서 일본 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강

화하여 일본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47) 반면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한국 

내 투자 확대 및 한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이 필요

로 하는 소재 및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다. 특히 패키징 기술에 대한 한일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

하여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부품과 소재를 활용하면서 첨단 패

키징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국의 칩 생산능력과 결합하

여 최적의 제품을 일본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

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제로서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일본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을 지

원하도록 해야 한다.

6. 인도·태평양 지역 탈탄소 인프라 공동 구축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감축에 더해 해외감축이 필수적이

다. 또한 해외에서 자국의 탈탄소 기술과 제품을 확대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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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분야에서 중국과의 국제적 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일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가

들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대규

모 인프라 구축을 공동 지원해야 한다. 이로써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기술·인력의 상호 공동조달을 통하여 양국 기업이 보유

한 기술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

미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AZEC)」 사업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48) 또한 아세안과 

호주에 국한되어 있는 동 사업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탈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는바, 한일 양국의 공적 원조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한일 

양국의 공적 원조 기관과 양국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의 탈탄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전

략은 한일 모두에게 유익한 전략이다.

7. �기초과학 연구 협력 복원 및  

과학기술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협력의 주요한 협력 파트

너였으나 지난 10여 년 이상 기초과학 분야 연구 협력은 부진

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연구 및 국제 연

구 공동 저술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 협력 분야에

서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의 한일협력과제를 5배 이

상 규모로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 예산이 증액

됨에 따라 25개 과학기술출연 연구기관의 일본 측 유관기관과

의 협력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아시아판 비전을 가진 한일 공동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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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다자 R&D 프로그램 출범을 꾀해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역내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공동 전선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국내 정치 및 외교 문제에 흔들리

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

해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 해외 주요 공관에 과학기술협력관을 파견하

고 과학기술 외교 인력을 늘리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분야 우선 전략 파트너인 주일대사관에도 과

학기술 협력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국가 간 첨예한 경쟁의 장이지만, 양국의 첨단 전략분야에서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공동학위제,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인증

제의 통합 및 자격증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학생 교류시 

비자 지원, 전문인력비자 제도 마련을 통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

8. �한일 양국의 전략기술 중점협력 분야(양자·수소)에 

우선순위 부여

한일 양국의 국가전략기술을 토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양자·수소·반도체 및 AI 분야에 국가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과기부 탑티어협력 플랫폼, 플래그십 사

업, 기타 R&D 사업 선정에서 협력국(일본) 및 기술(한일 중점협

력기술: 기초·양자·수소 등)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양자 분야 공동연구를 기획, 한국 내 

첨단양자 팹의 장기적 구축 도모,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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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수소 생태계의 공동 구축, 국제 수소 공급망 체계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제도 협력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협력 강화를 제안

한다. 이에 더해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소 생

태계에서 제3국 생산의 청정수소 운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으므로 수소선박 개발과 공급망 공동 대응에 관한 협력 여부를 

타진해볼 수 있다.

9. 글로벌 기술표준 공동 대응 및 리더십 확보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기술표준 분야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TBT 대응 및 기술 국제표준화 공동 

추진을 통한 글로벌 교섭력을 강화하고, 한일 산학이 참여하는 

시장 중심화, R&D 단계부터의 표준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

다. 관련해서 한국의 표준과학연구원(KRISS), 국가기술표준원

(KATS)과 일본의 계량표준총합센타(NMIJ),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신기술 규범에 있어

서도 AI 안정성 및 국제규범을 공동으로 선도해야 한다. 양국

은 2024년 서울 AI 정상회의와 2023년 G7 「히로시마 프로

세스」의 후속 조치에 대한 협력에도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한일 

공동 과학기술 ODA 및 공동기금을 추진하고 개도국(특히 아세

안)과 표준 연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10. 소다자 해양안보 협의체 확대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해양안보 협의

체의 확대를 주도하거나 기존 해양안보 협력체에 참여하여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

(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거나, 해양안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합동 

해군 훈련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지하는 한

편, 유사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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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의 경우 주요 길목에 위치한 국가들로는 인도·스리랑카·

미얀마·인도네시아·싱가포르·호주·베트남·필리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와 해양 안보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일의 해

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회복력에 의한 억제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즉, 잠재적 

도발자가 강압적 힘을 행사하지 않도록 억지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일련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공동 협력의 여지 역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중

국이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규범

을 내세운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1. �평화유지활동(PKO) 및 인도적 지원 관련  

군수 협력체제 마련

한미일 협력은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중동 등 해외 지역에서의 PKO 협력이 더 활발해진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2002년 동티모르에서 첫 PKO 협력이 이루어

진 이후, 레바논·이라크·남수단에서의 PKO 협력이 이루어지

는 등 양국 공조의 경험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서는 해외 활동 중 한일의 상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다. 동맹 및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지역

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따라서 상호협력이 필수불가결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반발을 고려하여 먼저 

PKO 활동과 분쟁지역 및 해외 재난재해에서의 상호 국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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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지원에 한정하여 상호 군수지원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향후 더욱 본격적인 해외 활동 상호 지

원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 한일 공동 해난구조 훈련(SAREX)의 확대

해양의 자유에 관한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해양안

보 면에서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탈

북민 관리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에 있어 국경관리 및 해

상 관리를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걸프만-

인도양-말라카해협-동중국해-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양 

루트에 자국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이는 석유 등 자원 

수입을 위한 해상교역로로서 ‘항행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

한 공간이다. 따라서 한일은 경제와 안보의 양 측면에서 해양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 해양안보 협력의 중요한 협력 기반인 공동 해난구조 

훈련(SAREX)을 현재 해군 중심에서 향후 공군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훈련의 성격을 확대 발전시

킬 수도 있다. 특히 동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훈련의 성

격이 있으므로 북한의 급변 사태 시 해양 루트로의 대량 탈북

민을 관리하는 훈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13. 한일 해양 협력 협의체 구성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한일 해양 질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갈등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양자원 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한일 어업협정」의 

기능 정지로 인한 어업단속의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

류로 인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의 대두와 함께, 「한일 대륙붕 

협정」의 불확실한 전개에 따른 해양자원 갈등이 전개되고 있

다. 한일 해양 질서의 동요는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양 활동

의 공격적 전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일 해양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해양 협

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일 간 해양 갈등 요인을 관리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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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2018년 12월 

초계기 사건과 같은 우발적 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어업협정」의 잠정수역과 「대륙붕 협정」의 공

동 개발 구역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양 공동개발 및 

해양자원 보호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오염

수·처리수 문제의 정치적 갈등 방지를 목적으로 공동 해양 모니

터링 및 관리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4.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대만 위기 가능성 증가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주일미군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중 경쟁 시대에는 한반도 위기

를 중점 대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주일미군의 중심 목표에서 

한반도 위기 대응이 부차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

으로 동아시아 진영 갈등에서 군사적 무력 사태는 동시다발적

으로 발생해 왔다. 한반도 위기와 대만 위기의 동시 발생 상황

에서 주일미군의 한반도 발진 약속의 유지는 북한 도발을 억제

하는 핵심 요건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한반도 위기와 대만 위기에 대한 한미일 군사력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란 과제는 2023년 캠프 데이비드의 ‘협의에 

대한 합의’ 문서의 취지이기도 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는 한미일 군사력의 일체화가 아니다. 동시다발적 위기에 대한 

3국 역할 분담의 목표 속에서 끊임없는 협의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3국 공동 방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

행하기 위해 한미일 국방정책 담당 부서의 대표로 구성되는 사

무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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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설되고 있는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와 자위대 통

합사령부는 대만 위기 시의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논의 창구로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에 있어서 주일

미군의 관여 및 자위대의 후방지역지원 역할 등에 대한 한국 측

과 주일미군 및 자위대와의 논의 창구는 부재하다. 한국군, 주

한미군, 주일미군, 자위대의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상설 사무국

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유엔군지위협정」에 명시되

어 있으나 실제 작동하지 않은 「유엔군지위협정」의 「합동위원

회」와 연계시켜 멤버십이 더 넓은 다자적 성격을 지니는 상설 

사무국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15. �글로벌 가치공동체의 창달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과 일본은 경제·군사·문화의 영역에서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자유·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

에 입각한 다차원·다수준의 글로벌 가치공동체 창달을 위해 협

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은 전쟁이나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에 관여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재판 기구

인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에 공동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국

제형사재판소 소장에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여성 재판관이 선

출되었다. 재판소장을 일본인이 맡는 것은 2003년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공유하는 한

일 양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위상 및 책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49)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보편적 가치 및 규범에 도전

하는 도발자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비물질적 영역의 세

계질서 관리를 위한 ‘회복력에 의한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G7에 합류하여 G7을 G9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일본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면 양국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G7은 

단지 군사적·경제적 강대국의 모임이 아니다. 만약 물리적 힘에 

기반한 강대국의 모임이라면 중국·러시아·인도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G7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

유하고, 그것을 위한 책임을 함께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국가들

의 실천적인 협의체이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구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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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

이 있다. 한국과 호주가 참여하여 G7을 G9으로 확대하는 것

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증대한 국력을 반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치의 지정학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될 양상에 대한 현실적

인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50)

G7의 몇 국가들, 특히 일본이 한국의 합류에 대해서 적극적

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과연 한국이 미래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중국·북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

고 일본 및 다른 G9의 회원국들과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

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은 

G9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정권에 관계없이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해, 특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안정

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G9 회원국의 지위는 한국 국민에 글

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는 한국인들의 긍지와 자부심 및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 수

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그리고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한

국을 지지한다면, 양국 시민의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6. 한일 프로스포츠 리그 통합

민간 교류 증진과 노동시장 통합의 일환으로서 한일 프로 

야구·축구·농구·배구 리그의 통합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국내 프로 리그를 유지하면서

도, 한일 상위권 팀으로 구성된 가칭 ‘슈퍼리그’를 설립·확대하

는 이원적 접근 전략을 제안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국가 간 

장벽을 넘어선 개방적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령, 일본에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팀의 지도자와 선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매우 낮은 수준의 국적 제

한을 둔다. 한국에 연고지를 가진 프로축구팀의 구단주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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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도 없애며,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클럽을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프로축구의 경우 한일 프로축구 리그 통합이 성공적

일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 프로축구 리그와의 통합 운영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자본과 인재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세

계 각지의 유능한 인재들이 동북아 프로축구 리그에 몰려들게 

만들고, 해당 인재들의 본국 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스포츠계 명망가들로 구성된 통합 준

비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신력·영향력·개방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스포츠라는 문화·레저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상생 정

책을 위해서는 「미국·캐나다 비자 협정」과 같은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한일 스포츠 리그 통합과 

관련하여 개방성의 롤모델로서 영국 프리미어리그(England 

Premier League, EPL)를 참고할 만하다. 해당 리그는 적극적

인 해외 선수·감독·자본 확보를 통해서 기타 리그 대비 압도적

인 매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EPL은 개방성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 구성으로 축구를 글로벌 스포츠 문화로 변모시키는 역

할을 수행했다.

17. 문화 콘텐츠의 공동 개발

일본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가장 높은 그룹은 

한류에 많이 노출된 젊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하게 한국

에서도 일본 문화에 친숙한 젊은 연령층의 일본 호감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문화는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

려해 앞에서 논의한 「한일공동기금」을 통해 한일의 문화 콘텐

츠(TV 시리즈물·영화·드라마·음악 등)의 공동 제작을 지원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인기 높은 한류는 정치적 이유로 한일 관계가 경색

되었을 때도 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지 않도록 막는 방파제 역

할을 해 온 측면이 있다. 또 한일 관계가 복원될 때는 더욱 빨리 

회복되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한일이 공동으로 제

작한 문화 콘텐츠가 확산된다면, 한일 양국의 소프트파워를 세

계에 보여주는 동시에 상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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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급망 관련 정책

한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하고 있다. 첫째는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를 서두르는 것이고, 둘째는 공급망과 관련된 핵심 품목의 산

업경쟁력과 국내 생산기반을 증강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

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중 첫째,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공급망 3법’을 정비51)했다. 이 중에서도 공급망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추진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 202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이다. 이 법률은 중요한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



113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협력

Korea-Japan Plus Economy, Science, and Security Partnership Framework
부록

여 예산·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을 핵

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52) 한편 「소부장 특별법」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

정되었으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각종 경

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향후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하

여 지속적으로 정책이 강화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안보특

별법」 역시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되어 정부 정책을 보완적으

로 추진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한국은 둘째 방안인 산업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국가경쟁

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은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핵

심광물이다.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자 각종 보조금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고, 

대만과의 경쟁에서도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국내적으로 위

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22년 

7월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 위상 확립과 반도체산업 

혁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

략을 발표하였다.53) 특히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일본 소부장 기업의 한국 투자 및 한일 기업 간 

적극적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의 경우에

는 2022년 11월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

을 비전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이 발표되었다.54)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경제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5월,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① 반도체·배터리 등 11개의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

정하고 이들 물자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 ② 기술 유출 방지, 

③ 중요 기술의 정부 주도 개발 및 핵심국들과의 기술동맹 강

화, ④ 통신·전력·항공·철도 등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특정 중요물자

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특정 중요물자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

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

다. 중요물자를 비공개로 하며 주로 금융과 세제를 통해 지원한

다는 한국의 방침과는 다소 다른 측면을 보인다. 지금까지 채

택된 정부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반도체·이차전지·중요 광물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들 품목이 한

국뿐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 불안정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산업정책으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도체 전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첨단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의 TSMC를 유치했다는 점,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일본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라피더스를 설

립해 미국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끈기 있게 추진해 왔다는 점은 

그동안 일본 국내기업들만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던 

과거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이다.

II. 한일의 첨단제조업 관련 정책

한국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

해서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공포하고 동년 

8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첨단 산업을 국가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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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육성할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과 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이 산업과 기술에 종사하는 기업

이나 기술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기술 유출 방지, 특화단지의 

조성과 지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과 

같은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023년 6월 반도체

(8개)·디스플레이(4개)·이차전지(3개)·바이오(2개)의 4개 분야에

서 17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 2월 반도

체(4개)·디스플레이(5개)·이차전지(4개)·바이오(2개)의 4개 분야

에서 총 15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지정

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7개의 특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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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투

입하고 있다.55) 또한 첨단전략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

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입학정원 기준의 조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56) 특화단지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요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 또한 2022년 이후 산업정책을 재평가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산업성의 산업

구조심의회는 2021년 11월에 「경제산업정책 신기축부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구상하

기 시작하였다.57) 이 구상에서 제시된 일본 산업정책의 구체

적 분야는 ① 탈탄소(GX: Green Transformation), ②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③ 글로벌·경제안전보장, 

④ 건강, ⑤ 지역균형발전이며 각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

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전환 산업정책의 한 분야

로서 디지털 산업 기반 강화에서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강

화, 정보처리 기반 강화, 이차전지 생산기반 강화가 세부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세제 조치·규제정책을 총동원하고 장기 대규모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약 1조 엔에 상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통

해 TSMC의 생산공장을 일본에 유치한 바 있다. 소니 그룹과 

미쓰비시전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 역시 2029년까지 반

도체에 5조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력 양성과 스타

트업을 통한 혁신도 일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정책 분야

이다.

III. 한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한국의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1년 약 

6억8천만 톤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8년 약 7억3천만 톤으

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약 6억8억천만 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

언하였고, 2021년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NDC)를 세워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

였다. 이 감축목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총배출량은 약 4

억3천7백만 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감축 대

책이 필요하다.58)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국 정부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2022년 「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를 중심

으로 2022년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국가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계획(5년마다 작성, 2023~2042년의 20년 대상)이 작

성되었다.

이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체적·효율적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로 달성하겠다

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이

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실천적인 감축 대책이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감축을 담보하

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 ② 탈탄소 산업으로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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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전환, ③ 국토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되, 그 중에서도 원전

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화석연료 비율을 줄이는 것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였다.59) 또한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나 무공해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대책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 역시 주요 대책으로 발표했다.

둘째,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과 이를 토대로 한 강력한 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탈탄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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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연

구개발을 지원하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며, 무공해

차,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나, K-택소

노미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60)

일본의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약 12억8천만 톤에서 2013년 약 14억 톤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약 11억7천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6.9% 감소하

였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까지의 2013년 배출량 대비 46% 감축을 중기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는 이전의 감축목표인 23%의 2배로서 일본 정부

가 더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1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서 이산화탄소는 90%에 달했고, 이 중에서 에너지 기원 이

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84.5%를 차지

한다.61) 여기서도 에너지 연소에 기원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기

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는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

한다. 일본의 전원 종별 발전량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

은 석탄 32%, 천연가스 35%, 석유 8% 등 전체적으로 70%

를 넘는다.62) 이처럼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율

이 높은 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핵심 이

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46% 감축, 2050년 탄소중

립 실현에 이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

로 2021년에 그린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과 유사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2021년 발표된 제

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0.4%에서 2020년 19.8%

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2030년까지 이 비율

을 36~38%로 다시 2배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

였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력 분야가 될 

전망이다. 전원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2020년 실적과 2030

년 목표)을 보면 태양광은 7.9% → 14~16%(발전 용량 61.6GW 

→ 104~118GW),63) 풍력은 0.9% → 5%(발전 용량 4.5GW → 

23.6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

력 관련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공급망 구축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64)

둘째,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여론 악화로 기

존 원전을 거의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을 당장 활

용하는 전략보다는 차세대 원전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하여 

2030년대 이후부터 상용화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차

세대 혁신형 원자로 분야로서 고속로·소형모듈원자로(SMR)·고

온가스로·핵융합로의 4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의 기

술개발 및 해외기업들과의 협업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65)66) 이를 통해 일본은 장기적으로 원자력 및 탈탄소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비중을 약 30~40%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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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3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

지와 더불어 수소 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전력 분야에서도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서 수소 연료의 활

용을 확대하고, 철강 생산에서도 수소 환원법의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도모하려 한다. 전력 분야에서도 수소

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수소를 활용하

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의 확보가 매우 중

요한데, 일본은 호주 등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조달하기 위한 조

달망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그린수소의 안정적·경제적인 조달을 목

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넷째,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규

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른바 「GX경제이행

채」 발행과 「카본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67)68) 이처

럼 일본은 그린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비용을 조

달하고 상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2050년까지의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 두고 있다. 

 IV. �한일의 과학기술 협력과 그 변화

한일 과학기술 협력의 태동은 1985년 서울에서 체결한 

「한일과학기술협정」으로 볼 수 있다. 이 협정을 계기로 1986

년부터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가 최초로 발족하여 정기적

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협력 기조는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한일기초과학교류위원회」·「한일원자력협의회」 

등 과학기술 세부 분야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양국 간 기술 격

차가 엄연히 존재했던 당시 시대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선진 과

학기술 이전 및 인적교류가 핵심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사이의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이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산업기술 부문의 상

호교류 및 협력 촉진을 통해 호혜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도모하

게 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에

서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기술(전기전자정보), 과학기술(뇌과학 등 신규분야), 정보

통신분야의 협력 강화와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교류 방안이 언

급되었다.69) 1999년에 「한일과학기술포럼」이 시작된 것 역시 

이 시기의 성과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촉발된 갈등 국면은 한일 과학

기술 양자 협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협력 태동기에 

출범한 여러 위원회의 정례회의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구체적

으로 2005년 이후 「한일과학기술포럼」, 2009년 이후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가 중단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

조과학부 장관 방일(2015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12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7년 만 개최(2019

년)를 통해 협력 재개 시도가 있었으나, 심화하는 외교적 긴장 

관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2019년 

7월에 발생한 일본의 대한국 경제제재는 이전의 모든 과학기

술 협력의 흐름을 초기화할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뒤이

어 일본은 2019년 8월 28일, 한국을 수출 ‘화이트 리스트(27

개국)’에서 제외하며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학기술분야 협

력의 경색국면은 절정을 맞았다. 이는 한일 사이 외교 및 정치

적 변수가 과학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

여준다.70)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년 한일 양국은 중단된 협력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산업 및 무역 분야에서 한국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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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징용 피해배상금의 제3자 변제안을, 일본은 한국의 수출 화

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의 복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발맞추

어 과학기술분야 또한 12년 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미래 과학기술협력에 대

한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크게 줄어든 기초과

학 연구 협력의 복원은 아직 요원하고, 구체적인 산업별·기술별 

협력도 진행이 더딘 편이다.71)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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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1년의 수치로서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snu-economic-

security.vercel.app/

2	�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2024년

도 군사력 순위. https://www.globalfirepower.

com/countries-listing.php (2024년 9월 20일 확

인) 호주의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아시아 국력 

지표(Asia Power Index) 중 2023년 군사력 지표에서

도 한국의 군사력은 5위로 평가되었다.

3	� 호주 로위연구소와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력은 각각 세계 6위와 7위.

4	� 2022년 모노클의 소프트파워 서베이(Monocle’s Soft 

Power Survey)에서 한국은 4위, 일본은 6위에 랭크되

었다. 2023년 ISSF의 세계 소프트파워 인덱스(World 

Soft Power Index)에서는 일본은 4위, 한국은 6위로 

평가되었다.

5	� 제 도 의  질 에  관 해 서 는  V- D e m  ( Va r i e t i e s  o f 

Democrac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Democracy Index,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자유도 지수(Index of Freedom)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	� 이와 같은 태도는 일본의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현재 일

본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엘리트 전반에 걸쳐 공유

되어 있는 인식이기도 하다. 2024년 10월 중의원 총

선거는 자민당 우위체제의 종식을 가져왔고 일본의 정

책과정은 향후에 다수 정당의 조율이 중요해진 측면이 

크다. 하지만, 미중경쟁 시대 세계전략의 방향성, 그 가

운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더불어 한국과

의 협력에 대한 유보적인 정서는 일본 정치권 내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7	� 동심원적 다자주의는 물질적 국력과 정체성의 수렴성

을 동시에 고려해 양자, 삼자, 소다자, 다자 외교를 구

상한 전략으로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글로벌 한

국 클러스터가 제안한 국가전략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음을 참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2023. “강대

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https://ifs.snu.

ac.kr/news/publication?mode=view&pubidx=14 

(2024년 9월 20일 확인)

8	�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

라는 뜻으로서, 덩샤오핑이 주도하여 도입한 중국의 대

외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9	� https://www.sipri.org/yearbook/2024 (2024

년 9월 20일 확인)

10	� Harvard Growth Lab. 2024.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s://atlas.cid.

harvard.edu/rankings (2024년 9월 20일 확인)

11	� https://ifs.snu.ac.kr/news/

publication?mode=view&pubidx=24 (2024

년 9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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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절을 참조.

13	�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은 강대국(great power)으로 간주할 수 있

다. 한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21세기에 국력은 더이상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

변에서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산업, 무역, 기술, 군사, 문

화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024년 글로

벌 대한민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여러 하

드파워 생태계와 공급망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대체불

가능한 기술, 인재, 토대를 보유하고 있다.

14	� 박종희. 2024. 『힘과 권력: 국제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

점.』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pp. 13-14.

15	� 일본인들은 「일본국헌법」 9조의 비무장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내적인 이견이 있다. 따라서 「일본국헌

법」이 여러 군데서 천명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위한 

기여와 역할보다 비무장을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국헌법」을 맥아더 또는 미

국이 외부로부터 강요한 헌법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

다. 외부에서 보는 헌법적 정체성이 일본인들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역사는 「일본국헌법」의 긍정적이고 보편적

인 가치를 충분히 실현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일본은 헌법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16	�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7	� 「CPTPP」는 일본 주도로 호주·멕시코와 아시아 태평

양의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에 출범시킨 협

의체이며 2023년에는 영국도 정식 회원국이 됐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에 달해 타 FTA

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18	�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인구 중 최

종 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23만

8천 명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하였다. 특히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고 응답

한 청년이 8만2천 명으로 한국에서는 자신이 희망하

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청년들이 많

음을 시사하였다https://www.joongang.co.kr/

article/25278584 (2024년 9월 21일 확인)

19	� 연합뉴스에서 재인용. https://www.yna.co.kr/

view/AKR20240522144400030 (2024년 9월 

21일 확인)

20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22. 

Global Wage Report 2022-23 .

21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22. 

Global Wage Report 2022-23 .

22	� 일본의 경제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

기 위해 포인트 합계가 기준점수(70점)에 달한 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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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출입국 재류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제

도이다. 일본에 신규 입국한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하여 

“고도 전문직 1호”라는 재류 자격을 부여하여 우대하

며, 고도 전문직 1호의 재류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 

활동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도 전문직 2호를 부여하

고 추가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23	� 일본 정부가 창설한 제도로서, 고도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 인재가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도 전문직’ 비자에, 연 

수입 2천만 엔 이상의 연구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3년 2월 17일에 관계 각료회의

에서 도입이 승인된 후 2023년 4월에 운용 개시되었

다. https://imsvisa.support/ko/2023/04/13/

post-669/ (2024년 9월 20일 확인)

24	�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급망 관련 법과 제도의 도입에 관

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25	� 최근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해 온 일본의 대표

적인 SNS 서비스인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네이

버의 지분축소라는 조치를 행정지도의 형태로 요구하였

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

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을 경제안보 상의 동맹국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양국 간의 대화채널

의 확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26	�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김규판 외. 2022.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협

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외. 2023. “일

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간 협력방안 연

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7	�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에서도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에서 반도체·중요광물·배터리 세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8	�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산업에서도 대중 의

존도 해소를 위해 한일 양국의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

한 협력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관련

한 새로운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를 통해 경쟁하면서도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과 EU의 산업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 한국 

이차전지 기업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제3국에서의 공동 

대응은 중요한 사례이다.

29	� KISTEP. 2023. “일본 반도체 전략 세부 내용.”

30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기술지정학 시대의 반도

체 공급망 재편과 대응 전략.”

31	�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

미오 일본 총리와 美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32	� 한일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부록 3을 참조

할 수 있다.

33	� 윤석열. 2024.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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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

PBDhvl6j (2024년 9월 21일 확인)

34	� Park, KR. 2024. “Unleashing Synergy or 

Accelerating Fragmentatio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40(4), 53-57.

35	� NISTEP. 2021. 『科学研究のベンチマーキング

2021.』 (과학기술연구 벤치마킹)

36	� NISTEP. 2023. 『科学技術指標 2023.』

37	� 국제표준화기구(ISO) 현 회장은 조성환, ITU 전기통신

표준화국장은 오노에 세이조, 전 사무총장은 요시오 우

츠미임.

38	� Internatio nal  En erg y  Ag e n c y.  2023. 

Hydrogen Patents for a Clean Energy 

Future.

39	� 한국 해군은 함대의 기함(Flag Ship) 역할을 하는 대형 

이지스 구축함 3척(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6척의 대형 구축함(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19척의 호

위함·소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SLBM을 탑

재하는 장보고-III급 잠수함을 필두로 하는 21척의 잠수

함 전력은 한국 해군이 서해상에서 중국의 북해함대에 

대한 해상 억지력을 갖게 한다. 한국 공군은 600여 기

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술기에서 F-15K 59

기, KF-16C 116기, KF-16D 49기, FA-50 60기 등 

4세대 전투기 28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5세대 전투기인 F-35A 39기를 보유하

고 있는데, 일본과 호주 또한 F-35A를 보유하고 있어 3

국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F-35 전력을 통해 공중 억지

력을 행사할 수 있다.

40	� Welch, Jennifer, Leonard, Jenny, Cousin, 

Maeva, and Gerard DiPippo, and Tom Orlik. 

2024. “Xi, Biden and the $10 Trillion Cost 

of War Over Taiwan.” Bloomberg.; 서울대

학교 국가미래전략원. 2023. “대만해협 무력 충돌

의 가능성과 시나리오: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pp 17-18;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2023. China-Taiwan: Prospects for Armed 

Unification by 2030 .

41	� 新华网 .  2016.  “习近平关于南海问题有何重

要论述?” ht tp:// w w w. xinhuanet.com/

politics/2016-07/09/c_1119195455.htm 

(2024년 9월 21일 확인)

42	� 공동 해난구조 훈련(SAREX)과 같은 인도주의적 국제

공조를 위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

다. 1996년부터 한·중·일·러 4개국 수색구조 정례회의

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동북아 해상에서 재난사고 발

생 시 인접국 간 수색·구조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한국(해양경찰청), 중

국(수색구조센터), 일본(해상보안청), 러시아(수색구조센터)의 

국가별 수색구조 담당 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43	� 유엔의 「사이버안보 정부 전문가 그룹(GGE)」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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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방형워킹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EWG)」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GGE」 5차에

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국제위법행위에 해

당하는 사이버 조작에 대한 대응 조치, 사이버공간에 대

한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과 중국 및 신흥국들 사이에 사이

버 공간에 대한 합의 형성 부재로 유엔에서의 논의는 진

전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

엔과 유네스코에서의 인공지능의 책임성 있는 개발 및 

인공지능 글로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강

조는 최근 미국 및 선진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44	� 전수방위란 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인 국

토방어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방위력의 동원은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 방어를 할 

수 있으며 이 방어도 일본 영토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45	�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

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46	� 기존 100억 달러 규모의 CMI 통화 스와프(달러-원/엔 

방식), 기존 원/엔 통화 스와프(2008.12) 200억 달러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일본 재무성과 달러-원/엔 스

와프 300억 달러를 신규로 체결하여 합계 700억 달

러에 달하였다.

47	�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 7월 일본의 

AI 유니콘 기업인 프리퍼드 네트웍스(PFN)으로부터 2

나노미터 공정 기반 AI 반도체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일본 인공지능 기업으로부터 처음으로 수주한 사

례이며 대만의 TSMC 독주체제였던 일본 시장에 한국

의 반도체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48	� 필자는 2024년 6월에 실시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경

제산업성, 와세다 대학 전문가 면담 조사에서 일본은 이

러한 형태의 한일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9	� 한국은 1990년대 중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성안을 통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논의 과정

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였음. 2003년 ICC 출범 시부터 

송상현 재판관이 진출하여 2009년부터 재판소장을 

역임하였음. 한국은 최근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으로 국

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의 실현

에 계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0	 �Mazarr, Michael J. 2023. “It’s Time for the 

G9.”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

posts/2023/11/its-time-for-the-g9?lang=en 

(2024년 9월 21일 확인)

51	� ‘공급망 3법’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

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국

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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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즉 「공급망 기본법」은 ①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확립 

및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② 경제안보품목 지

정, ③ 공급망 위험의 점검, ④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

화를 위한 지원, ⑤ 공급망 위기 및 대응, ⑥ 공급망 안

정화 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제안보품목

을 지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품목은 대외

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53	�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 투자 지원, ② 인력 양

성, ③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④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방향이다. 향후 5년간 340

조 원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 

대대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10년간 15만 명

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이 취약한 시스템반도

체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2021년 3%에서 

2030년 10%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

러한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54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②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 

③ ‘건실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의 3대 목표가 있

다. 이 전략의 이행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 

26%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국내 투자 50조 원 이상 실현을 제시하였다.

55	� 7개의 특화단지에는 용인·평택(반도체), 구미(반도체), 천

안·아산(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포항(이차전지), 새만

금(이차전지), 울산(이차전지)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

어 바이오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56	� 2023년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성화대학 8개, 특성화

대학원 3개가 지정되었고 2024년에 각각 10개와 3개

가 추가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특성화대학 3개, 특성화대학원 3개, 디스플레이 분야

에서 특성화대학원 1개가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

57	� h t t p s : // w w w. m e t i . g o . j p / s h i n g i k a i /

sankoshin/shin_kijiku/index.html를 참조할 수 

있다. (2024년 7월 29일 확인)

58	�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3년 간 감축은 약 6.8% 

정도인데, 이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목표

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속도이기 때문이다.

59	� 신한울 3, 4호기의 원전 건설을 재개하며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2030년까지 10기)의 운전을 계속한다. 현

재 운영되고 있는 58기의 석탄발전기 중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한다.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60	� 다만 상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 부문별 감축목표를 보

면 산업 부문의 배출이 가장 소극적인 반면 에너지 전

환 부문과 해외 부문에서의 감축 달성이 중시되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기업들에 감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

편 재생에너지나 원전 활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은 국민이나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조

치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탄소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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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배출권거래 적용 범위의 확대 등, 배출량을 줄이도

록 유인하는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경제적 수

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반대로 「기

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 등 ‘채찍’

보다는 ‘당근’이 더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

운 대목이며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가 당면

한 현실적 제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탈탄

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61	�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의 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1년 산업 부문이 

전체의 35.1%로 가장 많고, 업무/기타 부문 17.9%, 

운수 부문 17.4%, 가정 부문 14.7%, 에너지 전환 부

문 7.9%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산

업 부문과 업무/기타 부문, 그리고 운수 부문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대비 2021년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

을 보면 가정 부문이 24.8%로 가장 높고 운수 부문이 

17.6%로 낮게 나타났다. 산업 부문은 19.5% 감축을 

달성하였다.

62	� 원자력의 비중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크게 감소

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은 미미한 비중이다.

63	� 태양광 패널의 높은 중국 의존도 감소, 국내 제조의 경

쟁력 향상과 대량 폐기 시 리사이클 체제 구축 등의 과

제를 해결해야 한다.

64	  �해상풍력의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해역 이용법」

을 통해 국가가 선도적으로 관여하는‘일본판 센트럴 방

식’(정부주도형 안건 형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보

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

가를 국가가 일부 대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며 해상풍력에서 기술개발 

및 설비 확대를 위해 「부체식 해상풍력 기술연구조합」

을 설립하여 해상풍력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동 기술연구조합에는 칸사이 전력, 미쓰비시 상사 등 

14개 기업이 참여하며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에서 40

억 엔을 지원한다. 생산단계에서는 「GX경제이행채」 

자금을 활용하여 공급망 구축을 위해 4,000억 엔 규

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상풍력에는 부

체식(해상에 부상, 새롭게 개발하려는 기술)과 착상식(해저에 

고정, 종래 주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체식은 수심

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여 착상식보다 설치 

가능 해역이 크게 확대된다. 이 기술은 일본의 해상풍

력 확대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65	� 미국의 NuScale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에서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온가스로

를 활용한 탈탄소 수소생산을 모색하는 등의 사례는 이

를 잘 보여준다.

66	�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경제사회 전체의 전동화 전략

이 있다.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

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

달과 이에 따른 정보통신 시스템의 혁신이 예상되며, 이

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원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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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150조 엔이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GX경제이행채」를 향후 10

년에 걸쳐 약 20조 엔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에너지 및 원재료의 탈탄소화, 탈탄소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된다.

68	� 「GX경제이행채」는 2050년까지 상환해야 하며 이 채

권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탄소가격제도

(「화석연료 부과금」과 「특정사업자부담금」)이 새롭게 도입

된다. 「화석연료부과금」은 화석연료 수입업자 등 사업

자에게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2028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아직 단위당 부과금 액

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포괄적인 탄소세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도 2026년부터 

다배출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발전사

업자에 대해서는 EU와 동일한 ‘유상옥션’ 방식을 통해 

2033년부터 「특정사업자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징수

할 예정이다.

69	�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전문 

참조.

70	� 외교 및 안보 이슈 외에도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성장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과 이를 반영한 과학기술의 제도 

및 법체계도 제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STEPI. 2023. “한

국과학기술이 국제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대안.”)

71	� 한일협력은 2018년 5월 한중일 정보통신기술 장관회

의 시 실시한 한일 양자면담 이후 교류가 중단되었고, 

최근에 정부 대화 채널 수립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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